
환경부 자료 요청에 대한 국정원 회신내용 
 

연번 주요 내용 (4대강 사업 관련 민간인 사찰 등 활동 내역) 

1 

(2008.12월) 환경.지역.시민.종교.학계 등 분야별 16개 반대단체를 선정, △이념 편향성 

공개를 통한 비판여론 조성 △보수 환경단체 지원 △유언비어 유포에 대한 언론중재委 

제소 등 대응책 제언 

청와대(국가위기상황팀장) 보고 

2 

(2009.1월) 반대단체間 연대 방해를 위해 △환경(보조금 유용 등 일탈사례 발굴, 기업 

후원금 모금 차단) △종교(좌파.과거성향 부각, 국책사업 차질 사례 홍보) △언론(지역 찬

성여론 홍보) 등 대응전략 제시 

청와대(정무.민정.국정기획수석) 보고 

3 

(2009.1월) 4대강 사업 반대가 예상되는 3개 단체의 △한미 FTA 체결 반대 △국가보안

법 폐지 운동 등 국정발목잡기 사례를 종합하고, 환경단체 핵심인물(24명)의 신원자료 

및 개인비리를 수집 

청와대(민정수석) 보고 

4 

(2009.7월) 반대단체(8개) 견제 방안으로 △불법활동 채증 강화 △세무조사 압박 등을 

제시하는 한편, 찬성단체(3개) 강화 방안으로 △정부 유관기관과 상시 대화채널 구축 △

홍보 활동비 지원 등을 제시 

청와대(홍보기획관) 보고 

5 

(2009.7월) 사회.환경.종교단체 등 주요 반대인물 20명을 선정하고, 정부부처 친분인사

를 ‘1:1 전담관’으로 지정, △투쟁계획 사전 파악 △내부 갈등 유도 등 간접관리라인을 

구축하는 ‘전담관 매칭 방안’ 수립 

청와대(홍보기획관) 보고 

6 

(2010.3월) 20개 찬성단체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, △정부행사 시 핵심인사 초청. 

격려 △보수 언론을 통한 활동상 부각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제언 

청와대(기획관리비서관) 보고 

7 

(2010.3월) 4대강 사업은 △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준비 △친환경 생태복원 △수질 개선 

△지역주민 혜택 △문화유산 창조 △국민의 삶 향상 △적법절차 준수 등 취지의 설득. 

홍보 논리 작성 

청와대(정무.민정.국정기획수석) 보고 

8 

(2010.3월) 청와대 요청에 따라 종교계 각 종단별 반대 주도단체(8개) 현황 및 핵심인

물(10명)의 주요 반대 활동을 파악, △종단 고위층에 대한 설득 확대 △국고보조금 지원 

중단 △규탄집회 개최 △개인비리 언론보도 추진 등 대응방안 제시 

9 

(2010.6월) 학계 내 주요 반대 교수들의 동향을 수집, △복무규정 준수 여부 및 교원 평

가실태 점검 △국고지원금, 연구용역비 감사 추진 △보수 언론을 통한 인기 영합적 일

탈행위 보도 등 견제책 제언 

청와대(대통령실장.민정.교문수석) 보고 

 


